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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무슬림 민주주의의 기대를 모았던 터키가 권위주의로 빠르게 퇴행하고 있다. 대표적 

민주주의 측정 지수 프리덤하우스인덱스에 따르면 2020 년 터키의 민주주의 수준은 역내 

왕정 모로코, 요르단은 물론 장기 독재국가 알제리보다 낮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터키의 

언론자유를 180 개국 중 154 번째라고 발표했다. 콩고, 파키스탄보다 낮은 순위다. 민주주의 

추락은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졌다. 9 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G20 회원국 터키를 

르완다, 탄자니아 등이 속한 투자 `주의` 등급으로 강등하고 `부정적` 전망을 덧붙였다. 지난 

2 년간 터키 리라화 가치는 45% 떨어졌고 인플레이션은 15% 선에서 잡히지 않았다. 

 

터키 대외정책은 팽창주의 일색이다. NATO 회원국 터키는 러시아제 지대공미사일 S-400 

시스템을 인도받아 10 월 시험 발사까지 마쳤다. NATO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대를 보유한 터키에는 NATO 탄도미사일 방어 레이더 시스템, 미국 핵무기가 있다. 미국과 

유럽 회원국이 제재를 경고했으나 터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작년 10 월 시리아 

쿠르드계 자치지역을 기습 공격한 후 러시아와 함께 안전지대를 설치하더니 올해 1 월 장기 

내전 중인 리비아에 자국군을 파병해 트리폴리 이슬람주의 정부에 군사지원을 본격화했다. 

9 월엔 아르메니아와 교전 중인 아제르바이잔을 전폭 지원했고 이후 러시아의 휴전 중재를 

적극 밀었다. 지난 2 년간 GDP 는 줄었는데 국방비는 늘었다. 

 

국제규범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보는 허다하다. 작년 11 월 터키는 리비아 이슬람주의 정부와 

그리스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동지중해 협정을 일방적으로 체결했다. 4 년 전 EU 가 

제공한 시리아 난민 지원금을 국경지대 군사비로 전용하더니 올해 3 월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유럽행을 원하는 난민에게 문을 활짝 열겠다며 으름장까지 놨다. 7 월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성소피아 박물관을 모스크로 전환했다. 10 월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강화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와 싸우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며 독설을 쏟아냈다. 

 

터키의 끝 모르는 추락은 17 년째 집권 중인 에르도안 대통령의 일인체제 때문이다. 한때 온건 

이슬람 정당을 이끌며 보수가치, 시장경제, 세계화를 강조하던 에르도안 대통령은 점차 권력 

사유화에 집착했다. 가족 비리가 폭로되자 이를 비판하는 측근을 숙청했다. 2016 년 대통령을 

겨냥한 쿠데타가 실패한 후 폭압통치를 시작했다. 군·검찰·행정 관료는 물론 교사와 

언론인까지 포함해 15 만명 이상이 해임되거나 투옥됐고 인력 공백으로 나라 전체가 삐걱댔다. 

소신 있는 총리, 장관이 줄지어 경질됐고 대통령의 40 대 사위가 에너지부와 재무부의 수장이 

됐다. 민심이 동요하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오스만제국의 영광이라는 

과거를 소환해 시대착오적 포퓰리즘에 기댔다. 이슬람주의자가 뜬금없이 터키 민족주의를 

선동하더니 극우 정당과도 연합했다. 터키의 대표적 여론조사기관 콘다가 올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터키인 38%가 나라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런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와 동맹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대는 

불안으로 다가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터프가이` 친구라며 

적극 감쌌다. 미 검찰이 터키 국영은행 할크방크를 이란 당국의 돈세탁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곧 백악관의 압력으로 보류했다. 지금껏 적발된 이란 제재 회피 건 중 가장 큰 

규모였으나 에르도안 대통령의 가족이 연루된 탓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의 러시아제 

S-400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제재 요구도 끝내 막았다. 외부 조력자의 상실이 

임박한 지금 터키 술탄체제는 흔들리고 있다. 

 

 

* 본 글은 12 월 01 일자 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